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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극복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못지않게 노년기 적극적인 경제활

동에 대한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제

도적 지원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

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

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인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은 빈곤의식과 자력갱생 의지가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인 자신이 자녀

를 비롯하여 주위와 사회적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 스스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의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인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

인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인 스스로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에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

업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소득증대의 일환이며,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주제어 고령사회, 노인빈곤,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경제활동참여, 노인복지  

Abstract  This study regards the need for jobs to overcome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an aged society, and as well as 

researches ways to participate in active economic activities in old ag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addition to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jobs for the elderly, improvement of 

awareness of the elderly and reinforcement of infrastructure such as a delivery system are required, and a legal basis for this is 

needed. To this end, occupations targeting the elderly must be selected first, and legal procedures must be prepared by the 

government. Second, there must be social consideration and support for the elderly.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employment for the elderly.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social consideration is 

required. Therefore, since the elderly policy without social consensus is bound to fail, various support methods that can lead to 

social support must be devised. Third, the elderly must have a sense of poverty and willingness to rehabilitate themselves. 

Elderly people should not only ask for their children and social support. The elderly must be able to find a way to become the 

economic agent themselves. To do this, a basic awareness of the elderly poverty consciousness is needed, and a change of 

awareness to escape the poverty of the elderly is necessary. Therefore, the elderly need to be self-reliant, and they must choose 

jobs according to their own abilities. In conclusion, the elderly job program is a part of income increase that solves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the aged society, and the elderly are requir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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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의학과 과학의 발달, 생활수준 및 환경의

개선으로 인구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으로써 전체 노인인

구가 증가하고 있다. 즉, 2000년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후에 2017년 8월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14.0%로 ‘고령사회(Aged Society)’

에 진입해 있다(행정안전부 홈피, 2020)[1].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7%인 812만

5천 명이다. 고령인구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5

년에는 20.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

청, 2020: 21)[2].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36년에는

30%를 넘어서고, 40년 후인 ’60년에는 43.9%에 이를 것

으로 보인다(통계청, 2019: 12)[3].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

화사회로 진입했고 영국․독일․프랑스 등은 1970년대

에 고령사회가 됐다. 일본의 경우, 1970년에 고령화사회

로, 이어 1994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박종란 외,

2020: 60)[4].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사

업을 시행하고 있다(김미정, 2020: 3)[9]. 노년기의 일은

단순히 여생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을 넘어 은퇴

이후 잃어버렸던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여 새로운 자아

실현과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재정립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박은애, 2019: 3-4)[5].

본연구에서는문헌연구및외국사례를통해고령사회

에서 겪게 되는 노인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

리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며, 여기에서 노인들이 적극적으

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노인빈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

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2명 중 1명(48.6%)은 본인의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노인의 과반수가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요구

되고 있다(통계청, 2020: 31-32)[2].

노인빈곤의 원인은 첫째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상

실, 둘째 건강의 악화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 셋째 조기

정년퇴직, 재취업 기회 등의 단절에 따른 소득의 상실,

넷째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재취

업을 원하고 있는 노인들은 일생을 국가발전과 자녀양

육에전념해왔으므로 특별한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정책이 선성장

후분배의원칙하에이루어졌기때문에노인 등사회취약

계층의 사회보장적 배려가 부족하였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케 하는 자산수입, 경제활동수입, 퇴직금, 연

금 등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사회 실정에서는 노인세대의 자립생활은 점점 곤란하다.

3. 노인일자리사업

3.1.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과 관련된 문제들로는 정

년제도, 노인의 빈곤, 복지재정의 부담, 가족기증의 약

화, 노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노인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김양건, 2020: 11)[6]. 노인의 빈곤문제는 노후생

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특히 소득의 단절, 일

터에서의 은퇴는 노후대책을 충분하지 못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노인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에게는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 있

는 연금제도 등은 별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일반급부

의 성격을 지닌 노인수당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자녀의 부양에 의존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

부분 빈곤한 상태이다.

둘째, 복지재정의 부담가중은 산업화․공업화․도시

화의 진행을 가지어 왔고, 핵가족화를 초래하였으며,

핵가족제도 하에서 노인의 가정적 및 사회적 지위와 역

할이 저하함에 따라 노인부양의 책임을 종래 가정으로

부터 사회가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노인부

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사회적

책임은 곧 연금제도와 공적부양, 그리고 각종 복지프로

그램의 확충이라는 방법으로 강구되며, 이는 국가의 비

용부담의 가중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일찍

부터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들은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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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복지수혜층과 복지의 질 향상으로 인해 고복지․

고부담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가중되는 복지재정의 부

담은 인구고령화의 의한 노인복지 비용의 폭발적 증가

가 주원인이다. 고부담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등

장하여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계속되며 국민에 대한 고

율의 과세는 형평성을 상쇄할 정도로 국민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김세진, 2020: 38)[7].

셋째, 가족기능의 약화이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는 노인을 가족들이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을 부양하는데 따르는

가족의 보호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이는 산업화와 급격한 사회변동에 의한

가족구조가 핵가족화와 개인중심주의적인 서구문명의

영향에 의해 자녀들의 부양의식이 약화되었으며, 산업

화, 도시화에 의해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주택의 과밀화에 의한 가족 간의 별거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일단 핵가족을 이

룬 젊은 부부들은 자신의 직업에의 성취와 가정적 안정

이 보다 중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부가족 단위의

테두리 밖에 있는 노부모의 생활문제까지 염두에 두려

고 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퇴직 연도가 길어짐으

로써 기존 세대의 경제활동 기간이 증가하게 되고, 이

로 인해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과 기존 세대가 일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다섯째, 노인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과 「노인복지법」에서 노동의 권리와 인간

의 존엄성을 선언하고 있으며, 1948년 UN총회에서 채

택된 노인인권선언에서는 노인의 생계보장의 권리, 사

회참여의 권리, 취업의 권리 등을 표방하였다. 이것은

노인은 단지 부양대상이어서는 안되며, 젊은 세대와 동

등하게 사회에서 독립하여 자활할 권리가 있고, 생활의

기본은 당연한 권리로서 국민연금에 의해 보장되지만

체력이 허용하는 한 일을 계속할 권리가 있으며 그 위

에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고령자 일자리사업은 고령자 스스로가 경제력을 가

지게 함으로써 자녀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적

인 성취욕구와 사회자원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볼 때 생

산적인 복지 대책의 일환이기도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들로 고령자의 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과 고

령자가 제공하는 능력 사이에는 심한 격차가 있고, 또

한 노인이 원하는 일의 유형과 노동시장에서 노인인력

을필요로하는 직종 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

경쟁체제하에서의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동력은 활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

회에서는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이 없으면 교환관계에서

배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노동시장에

서는 고령자들이제공할노동력의 질이 문제이기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3.2.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 방향

3.2.1.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

노인일자리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

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20: 3)[10].

3.2.2. 노인일자리사업의 법제도적 근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참여자에 대한 보

수는 지원되고 있으며, ‘일자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참

여한 노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노인일자

리사업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업주체와 법

률적인 관계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이 달라진다(권지선, 2018: 18)[8].

정부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

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떤 일자리가 노인에게 적합한지 고려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제23조는 노인의 사회참여지원에 추가

헤서 제23조의 2를 신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사

회기본법」 제11조 제①, ②항에서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국가의 과제로 부여하여 노인일자리사

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김미정,

2020: 1)[9].

3.2.3. 노인일자리사업의 내용

보건복지부(2020: 4)[10]에 따르면, 2020년 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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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주요 내용

공
공
형

공익
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
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재능나눔
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
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사회
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
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
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민
간
형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취업
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
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
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
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
하는 사업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지사업안내(Ⅱ)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 일자리사업의 효과

노인일자리사업은 가정적,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으

로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김양건, 2020: 57-60)[6].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소득보장의 한 방법으로

의효과가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이노인의젊은시절경제

적인 급부를 확보해 줄 수는 없지만, 일정한 수입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노후 소득보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공적․사적 부양의 부담

이 감소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경제적 자립을 유지시

켜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부양부담과 더불어 사회적 부

양부담도 감소하게 된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은 가족과 사회 내의 역할확보,

자존감, 자아정체감을 유지하게 한다. 노인은 취업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감을 획득하면

서, 가정 내의 권위도 살릴 수 있다.

넷째,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인

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회적 부담을 상당부분 감소하

게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 스스로가 경제력을 가

지게 함으로써 자녀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적 성

취욕구과 사회자원 활용이라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대

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3.4. 주요 선진국의 노인일자리사업 사례연구

3.4.1. 일본의 경우

세계 최고의 고령화 수준을 기록하는 일본에서는 노

인 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정

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정책의 추이는

복지와 노동시장 연계를 통한 복지근로정책의 방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영선, 2019: 43)[11].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노인에 대한 부양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

본은 세계적 최장수국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 또한 고도 산업발전으로 인해 노동인

구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고령인력이 필요 하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가 잘 발달

한 나라로, 노인복지정책에서는 시설서비스와 재가서

비스에 적극적이다. 일본은 노인을 위한 고용과 소득증

대, 취업알선, 단체별·지역별 고령자사업 개발, 사회참

여 사업, 능력개발센터 운영 등 다양한 노인취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윤덕재, 2019: 37)[12].

1974년 「중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의무고용제도가 정책적으로 실시되기 시작

했다. 모든 민간기업들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전체 종

업원 6% 범위 내에서 의무적 고용을 규정하며, 특히 공

공기관에서는 더욱 높은 의무고용을 규정한다. 그리고

노인의 직업노동능력 개발을 위해 조사연구사업의 병

행을 포함한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조기 재

취업을 위하여 일본정부에서는 ‘공공직업안정소’를 설

치하여 노인들 및 사업주들에게 구인과 구직을 제공하

는 정보지와 같은 소식지를 발행한다. 아울러 노인실업

자들을 위하여 공공직업훈련, 직장적응훈련, 취업지도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촉진수당과 훈련수

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해 노인

을 고용한 사업주들을 위해 1년 동안 특정 구직자 고용

개발 보조금을 지원하고, 60세가 넘어 퇴직한 노인들의

재취업훈련 기간 동안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는

재취업 원조촉진 조성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다양한 공

공직업안정소의 사업들은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노인

직업 상담실과 연계되어 실시된다(이영선, 2019:

47)[11].

‘고령자 고용취업지원센터’는 노인들에게 건강한 직

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년기부터 노인이 자신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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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생활을 설계하고 능력개발하며, 건강유지하는 것을

지원한다. 노동성에서는 공공직업안정소 내에 고령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노년기 직업생활설계를 위

하여 상담과 지도를 제공한다. ‘실버인재센터’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건강하고 근로욕구

가 있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회원으로 두고, 그

들이 보유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협력하

여 일할 수 있는 기회확보, 지역사회발전 기여를 목적

으로 한다. 인재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직종은 회계, 서

기, 정원관리, 방문판매, 창고관리, 편집 및 번역, 보수,

목공, 아동·노인 돌봄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의 시장형

사례에서 ‘마음의 이자카야(いざかや, 居酒屋)’는 선술

집, 대폿집을 뜻하는 패스트푸드 가게인데, 노인들이

직접 만든 메뉴를 제공하여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종

업원들 평균연령은 70세 정도이며, 건강하고 의욕적이

며 경험 또한 풍부한 노인들이 고객을 따뜻하게 맞이하

면서, 직접 고안한 맛있는 메뉴를 가지고 고객들의 마

음을 온화하게 한다는 것을 가게의 컨셉으로 한다. 이

자카야에서 일하는 노인들은 근로를 통해 사회와의 연

결고리를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손님

들은 다양한 인생경험을 가진 노인종업원의 서비스를

받으며 마음의 안정과 따뜻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배예슬, 2018: 44)[13].

3.4.2. 미국의 경우

미국은 세계 각국에서 유입해 온 이민자들의 각 집

단이 그들 스스로 선호하는 지역에서 자연적․인문적

조건에적합하게 촌락단위로정착하여 각각 독특한 문화

를 유지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인종 및 문화가 공존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다른 국가와는 전혀 달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따른 독자적 역할이 크다.

미국행정체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 독립적

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태생적으로 주정부가 생겨

주정부법과 행정체계가 확고히 운영된 연후에 연합 주

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연방정부가 형성되면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재정지원규칙 중심의 기능을 하

고 있다. 즉, 주법은 지침과 규칙 중심으로 주정부와 주

의회에서 정한 독자적인 주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병원, 학교, 노인복지 등이 운영되고 있다. 연방법은 이

를 통제하는 상위의 개념인데, 노령연금(Pension for

the Aged),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

(Medicaid), 과 같이 포괄적 연금법, 사회보험관련법,

재정지원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배예슬, 2018: 30)[13].

미국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차원에서는

정년연장을 위하여 강제퇴직을 없애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민간차원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자발

적인 단계별 정년퇴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년을 연

장해 주고 있다. 1980년 이후 「직업훈련협력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TPA)」에 따르면, 55세 이

상의 실직자, 저소득 고령 노동자에게 생활비 등을 일

부 지원하고, 직업훈련 후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

(SCSEP)’에 따르면, 빈곤선의 125% 이하 저소득 고령

층 노동자에게 현장체험 및 훈련으로 지역사회의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적어도 주 20시간 이상 일

하고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시간당 약 5달러 이상 최저

임금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강진

단, 개인상담, 취업알선, 기술훈련 등의 여러 가지 서비

스를 제공받고 있다(박만섭, 2016: 49).

노동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고령자복지협의회의

‘녹색손길프로그램(Green Thumb Program)’에서는 공

원, 녹지대, 가로수 등 지역사회 환경을 미화하고 보호

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노인들과 불우한 노동자들을

고용되는 프로그램이다. ‘고령자 지원사업(Senior Aids

Program)’에서는 주 20시간 도서관 및 고등학교 등에

서 일하는 노인 저소득층의 생계비를 지원을 위한 프로

그램이 있다. 또한 ‘국립노인봉사단’은 연방정부의 프로

그램으로서 55세 이상 은퇴자 약 50만 명이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봉사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

한 노인들을 가정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한다(김상겸, 2010: 19)[15].

4. 적극적 경제활동 방안

4.1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모든 국민이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는 없지만, 직업활

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범주 내에서 노인도

동일한 지위와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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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앞으로과거보다 다양해진 노인의 욕구와 능력

에 부합되며,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관련된 법적 근거가필요하다. 이

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

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

다(오봉욱 외, 2016: 116-117)[16].

법제도 중 노인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

행 「노인복지법」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

령사회에 요구되는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법제도의 문제

점을 논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현재 노인복지를

규율하는 「노인복지법」을 개선해야만 한다. 「노인복

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이후에 수차례 개정

을 거쳐 왔다. 그러나 법적 체계상의 변화는 없고, 필요

시 개별 조항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법률의 체계성이 매

우 부족한 편이다. 이런 법체계 미비는 법률 전체는 물

론 그 법률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장의 조항 구성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기

본법」으로 수정,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법제도의 개선

이 필요하다(이척희․노재철, 2020: 74)[17].

또한 노인전담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에서 논의

한 바와같이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도

노인 개인의 올바른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기관

을 신설하거나 선정되어, 노인의 재훈련을 통해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여 사회에 재참여할수 있는 길을열어 주

어야 한다. 헌법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정경자, 2020: 97)[18].

그러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4.2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김양건, 2020: 15)[6]. 우리나라의 정년연한이 연장되

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연공서열

형 임금구조 때문이다. 이런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서는 임금구조의 재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김한식

외, 2019: 285)[19]. 그러나 정년연장은 청년세대의 취업

을 차단하는 불합리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적 정

비 없는 정년연장은 세대 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2020년 조사에서도 30대 이하의 젊은층과 세대갈등이

40대 이상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통계청, 2020:

40)[2], 이는 청년세대와의 대화는 물론 사회적인합의가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현재 노인에 맞는 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단기적인 일자리이거나,

아니면 단순 육체노동에 불과한 이유는 노인일자리사업

이 노인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접근

을 하기 때문이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사회적인 배

려가 필요하다.

한편, 고령자를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는기

업에게는 세제상의 혜택과 같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노인의 취업은 결국 기업에 대한 희생만을 강요할 수 있

다. 그러나 기업은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지원에 없다면 해당 기업이 노인취업에 적극적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노인취업 대상 기업이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 최소한의 인건비와 같은 지출부분을 지

원해 주고, 연장기간에 따라서는 혜택 이외에도 기업자

금의 융자, 종업원의 후생시설 지원, 기타 행정적․제도

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인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인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

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4.3 노인들의 빈곤의식과 자력갱생 의지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만을 지

니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지닌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연령의 증가

에도 불구하고 지적 능력이 쇠퇴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

든지 있다. 즉, 노화에 있어서 인지능력은 정신연령이나

달력연령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박종란 외,

2020: 81)[4].

노인은 노인 자신이 자녀를 비롯하여 주위와 사회적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 스스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는 노인빈곤의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인

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노년기

를 충실하고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청년시절부터 이

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건실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할 것은 대체로 건강은 물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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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안정, 일이나 여가 등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가는

자세이다. 노년기의 일을 즐겁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불가결하다. 즉, 건강 없이 일

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 없이도 사는 보

람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항상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 연마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김한식

외, 2019: 288)[19].

그러므로 노인스스로자력갱생하는 자세가필요하며,

노인 스스로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에 나서야 한다.

5. 결론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2025년

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

인인구의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빈곤과 연결된다. 우리

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소득증대는 국가정책상 중요

한 부분으로, 이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은 시대적 요구

사항이 되었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극복

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못지않게 노년

기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선행연구와 외국 사례연구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과 그

에 따른 적극적 경제활동 참여방안을 연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제도적지원과더불어노인에대한인식 개선, 전

달체계 등의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

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

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제도 중 노인에 관한 기본법이

라고할수있는현행「노인복지법」의개선이무엇보다

도 필요하다. 고령사회에 요구되는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법제도의 문제점을논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현재

노인복지를 규율하는 「노인복지법」을 개선해야만 한

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기본법」으로

수정,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

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현재 노인에 맞는 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전문성을 살

리지 못하고 단기적인 일자리이거나, 아니면 단순 육체

노동에 불과한 이유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이

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업

에게는 세제상의 혜택과 같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따

라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인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

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을이끌어 낼 수있는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은 빈곤의식과 자력

갱생 의지가 있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지닌 능

력과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

다. 노인은 노인 자신이 자녀를 비롯하여 주위와 사회적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 스스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는 노인빈곤의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인

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인 스스

로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에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빈

곤을 해결하는 소득증대의 일환이며, 노인들의 적극적

인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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